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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실가스 저감 불확실성 제거해야
상의, 자발적 감축 가로막는 장애요인 … 인센티브에 차별화 필수

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결정에 장애가 되는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

하며 의무감축 이전과 이후를 분리하는 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대한상공회의소 <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책반>은 5월23일 <기후변화협약 대응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 촉진

방안> 건의서에서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됐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술, 재정적 여력 부족 등으

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.

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은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▲의무감축 이전의 불확실성 

해소 ▲의무감축 전․후 분리대응정책 수립 시행 ▲의무감축 이전의 선 자발이행 등을 국무조정실, 산업자원

부, 환경부 등에 건의했다.

정부는 최근 온실가스 저감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 및 보상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

구체적 감축의무가 없는 현시점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불확실성이 먼저 제거되지 않는다면 당초 취지는 무색해

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태이다.

기후변화 협약 대책반은 건의서에서 ▲분명한 인센티브 보장 ▲정책의 실행력 제고 ▲기회균등 및 혜택 차

등 등 3대 실행원칙을 제시했다.

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은 의무감축 이전에는 자발적 참여에 대한 리스크가 큰 만큼 유인 및 보상 중심의 대책

을, 의무감축국에 포함된 이후에는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수립․시행해야 한다고 

강조했다.

이와 함께 향후 의무감축량 할당 때 기업의 선 자발이행 노력에 따른 온실가스 감출실적을 감안해줄 것을 

제안했다.

대한상의는 2001년부터 삼성, LG, SK, 현대자동차, 한화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함께 <산

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책반>을 구성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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